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읽고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겨라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침탈한 책임을 우리 민족의 탓으로 돌

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그만 잊으

라고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친일청산과 3.1 독립정신의 계승,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민

족문제연구소는 3.1혁명의 정신을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

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할 것

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내걸고 조국의 독립

을 위해 일어선 민중들이 절절하게 호소한 3.1혁명의 저항정신을 폄훼하고, 낡

아빠진 냉전 논리에 빠져 갈등을 부추기며 동아시아를 전쟁 위기로 빠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

다.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회복을 위해 평생을 걸고 쟁취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

를 지우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장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

정하는 일본이 과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가?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윤석열 대

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내몰고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빠뜨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며,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쟁하는 나라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과 어떻게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한단 말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절절한 호소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가 아

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식민주의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3.1

혁명의 저항정신에 빛나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자유’와 ‘보편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단어만을 공허하게 되풀이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

령 자신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

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읽고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길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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